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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재형 감사원장이 22일 “대통령 공약을 이

행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

모두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?”라고 

작심 발언을 내놨다. 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

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월성 원자

력발전소 1호기 감사와 관련해 “정책에 대해 

수사하고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공무원이 일

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진다.”고 비판한 더불

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을 향해 이같이 말했다. 

최 원장은 “공무원의 행정행위도 법에 정

해진 절차에 따라서 투명하게 해야 한다.”며 

법무매거진

최재형 감사원장 

“대통령 공약은 수단-방법 안가려도 되나” 법조인동정

-‘행정행위도 절차 따라 투명해야’ 與의 원전감사-수사 비판 반박 ‘정책 

수행 과정 적법성 본것’ 감사 정당성 재차 강조하기도

〈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 2월 22일 국

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

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. 이날 최 원

장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폐쇄 

관련 감사원 감사에 대한 여당 의원

의 지적에 “대통령 공약을 이행하기 

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

모두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지 않냐”

고 강하게 반박했다〉



214  2021년 3월호

법무매거진 - 법조인 동정

“(박 의원의) ‘공무원의 행위에 법의 잣대를 

대서는 안 된다’는 표현이 그런 뜻으로 말씀하

신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그 정도로 넘어가

겠다.”고 했다.

박 의원이 “에너지 정책은 상당히 논란이 될 

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정책 수사를 하면 앞으

로 공무원이 어떻게 일을 하냐?”고 재차 따져 

묻자 최 원장은 ‘우리는 정책수행 과정에서의 

적법성을 본 것’이라고 맞받아쳤다. 그러면서 

“상당히 오해가 있는 것 같다.”며 ‘우리가 감

사한 내용은 정책의 목적에 대한 것이 아니라 

정책 수행 과정의 적법 절차를 지켰는지를 본 

것’이라고 재차 감사의 정당성을 강조했다.

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월성 

원전 감사 이후 수사 참고자료를 검찰로 송부

한 것에 대해 감사위원 전원이 동의했느냐고 

질의했다. 이에 대해 최 원장은 “(수사 참고자

료 송부는) 감사위원회 의결 사항이 아니다.”

라며 “(월성 원전 의혹 관련) 수사 여부에 따

라서 범죄 여부도 성립할 수 있다는 데 대해 

(감사위원) 대부분이 동의했다”고 설명했다. 

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월성 원전 1호기 조

기 폐쇄 의혹 사건에 대해 “경제성이 불합리

하게 낮게 평가됐고 산업부 직원들이 관련 자

료를 폐기했다.”고 감사 결과를 밝힌 바 있다.

(출처/동아일보)


